
“어머, 이게 뭐야?” 횡단보도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바닥에 켜진 ‘신호등’ 때문이었다. 일직선 형태(폭

10cm, 길이 6~8m)의 이 신호등은 일반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적색이나

녹색으로 바뀌었다. 점자블록 부근 바닥에 매립된 LED 전구가 빛을 냈다.

처음 보는 ‘바닥 신호등’의 등장에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지난달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센터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펼쳐진

풍경이다.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던

‘스마트폰 보행자’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신호의 변경을 알 수 있었다.

대구 동대구역 환승센터 횡단보도 앞 바닥에서 빛나는 일직선 형태의 물체가 ‘바닥 신호등’이다. 이달 말부터
3개월 간 본격 가동된다. [사진 경찰청]

경찰청 정식 신호장치 도입 추진 

길에 매립된 LED전구로 신호 표시 

고개숙인 폰 사용자 주의 환기시켜 

대구 이어 수원·양주 등 시범운영 

3개월 효과 분석해 설치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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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닥 신호등이 스몸비 사고 막을까



이 곳 횡단보도 앞 6곳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건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이런 ‘바닥 신호등’(가칭)을 정식

보행자 신호장치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호등을 바닥에도

설치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영상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영상.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대구시에 설치하고 한

달여간 시범 작동시켰다. 이달 말 정식 가동을 앞두고 현재는 일시 중단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의 신호등은 스마트폰에 빠진 보행자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달라진 보행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신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닥 신호등’은 경기도 수원시와 양주시에도 이달 안에 등장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말부터 대구시·수원시·양주시 세 지역에서 이 신호등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이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약 3개월간 신호 준수 등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 서울시와 전남 순천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여간 대구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이 신호를

준수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fXopEIPqio


‘바닥 신호등’은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올 9월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신호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닥 신호등’을 기존 신호등의 보조 장치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신호등 보조 장치로는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등이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5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횡단보도도 ‘스몸비 위험지대’가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

전국 중·고교생과 성인 971명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날 뻔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18%가 ‘횡단보도 통행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중’(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등이 적색일 때 건너거나, 녹색불이 깜빡일 때 뛰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바닥 신호등 LED 조명의 표면은 방수처리 돼 있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의 밝기가 기존 보행자 신호등에 미치지

스마트폰 보행자 교통사고 추이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보완한다. 또

신호등의 길이, 설치 위치 등도 다양하게 시도해 표준 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몇 년 전 일부 지자체에서 노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통시설물이어서 제재

대상이었다. 독일·싱가포르 등도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스몸비 안전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저 ‘사용하지 말라’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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